지방분권의 과거와 현재, 미래


1.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계보

지방자치법은 일본국 헌법과 동일한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이 사실이 나타내듯이 지방자치법은 일본의 2차 대전 종전 후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지방자치제도는 2차 대전 종전 후 전혀 새로운 것으로서 도입된 것이 아니다.
2차 대전 종전 후의 지방자치제도 개정은 패전한 이듬해인 1946년, 전쟁 전의 지방자치제도의 기본법이었던 시제(市制), 시정촌(町村制), 부현제(府縣制), 도제(都制) 등의 법률을 개정했고, 지사 및 시정촌장(長)에 대해 직접 민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듬 해인 1947년에 이 법률들을 집대성하여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의 기본법전인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전쟁 전의 제도를 기초로 성립되었으며, 그 원형은 시제정촌제(市制町村制)(1888년 제정)에 있다.
메이지 정부는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을 제정하기 전 해에 시제정촌제를, 이듬 해에 부현제(府縣制)를 제정했다. 메이지 정부의 지도자들은 근대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 지방자치제도의 존재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메이지유신부터 약 20년에 걸쳐 지방자치제도의 정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제정 당시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집권적, 통제적인 색채가 짙었으나 민주주의가 고조되고 정당정치가 확립되는 움직임 속에서 남자보통선거제도의 도입, 내무성의 관여 축소 등 민주적인 개혁도 이루어져 자치권이 확대되어 갔다. 그러나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이 같은 개혁은 좌절했고, 수도의 방공(防空) 체제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도쿄부(東京府)와 도쿄시를 일체화하는 도쿄도(東京都)의 창설(도구(都區)제도) 등이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이래 60여 년이 지나면서 수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은 바뀌지 않았다.

・장(長)과 의회의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는 이원대표제(二元代表制)
・모든 지역에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과 기초자치단체인 시구정촌(市區町村)의 2층제를 적용
・대표민주제를 기본으로 하여 조례제정에 관한 직접청구, 의회의 해산청구 및 장(長)과 의회의원의 해직청구에 관한 주민투표 등 직접참정제도를 보완적으로 적용한 주민자치제도
・사무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행정 주체로서 지방공공단체의 위상을 정함


2. 지방분권이 목표로 하는 것
　지방분권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혁과 운동이라고 여겨진다.

○국가의 권한, 재원, 조직, 인원을 자치단체에 이양 
아울러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에서 기초자치단체(시정촌)에도 이양 
○자치단체의 자유도 확대 
법률, 정령, 성령 등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앙정부의 슬림화 등 국가·지방 전체에 걸친 정부의 재구축 

　한편,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과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여겨져 왔다.
 
○주민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정확·적절히 반영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 정비(시정촌 합병 등) 

　지방분권이라는 말은 개혁 지향적인 느낌을 주는데, 일본에서의 추진 역사는 오래되었다.
　시제정촌제(1888년)에 부기된 장문의 ‘이유’는 「본 제도의 취지는 자치 및 분권의 원칙을 실시하는데 있다.」로 시작한다. 또한 일본에서 잠깐 꽃을 피운 정당정치 시대의 내정문제에 있어 테마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었다. 가령 1928년에 집행된 중의원 의원선거에서 입헌정우회(立憲政友会)는 지방분권을 전면에 내걸고 선거전을 펼쳤다.



더욱이 전쟁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진 1936년에 열린 지방장관회의에서 나온 의견 중에는 지방분권의 확충, 중앙 성청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 주무대신의 관여의 정리, 내각 조사국에 대한 지방대표의 참여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항목과 흡사한 것을 볼 수 있다. 80년 이상이 되었어도 지방분권이 현저히 발전했다고 말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방분권의 추진은 그만큼 각 방면의 이해가 얽힌 매우 어려운 내정과제로 계속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3.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

　2차 대전 종전 후의 지방분권 개혁에서 가장 컸던 개정은 지방분권일괄법(1999년)에 의한 개정이었는데, 그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의 명확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의 행정을 자주적·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역할을 폭넓게 맡는다. 
・국가는 
①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 존립하는 것에 관련된 사무 
②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민의 제반 활동 혹은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준칙에 관한 사무 
③전국적인 규모, 전국적인 관점에서 실시해야 할 시책 및 사업의 실시 
　그 밖에 국가가 본래 수행해야 할 역할을 중점적으로 맡는다. 

다만, 이 원칙은 개별 법령분야에서는 꼭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역할분담의 명확화는 계속해서 과제가 되고 있다.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기관위임사무는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지사, 시정촌장 등)이 대신의 지휘감독 하에 국가 기관으로서 처리해야 할 국가사무를 말하며, 메이지 시대에 독일의 법을 참고로 하여 도입되었으며, 국가가 자치단체를 사용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 제도의 폐지는 오랜 세월 동안의 현안이었다. 

○관여의 법정화와 계쟁처리 절차의 정비
　이 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자치단체는 독립된 행정주체, 법적인 주체로서 그 관계는 법률로 규율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국가에 의한 관여가 법률에 의해 유형화되며 시정 요구, 시정 지시 등과 같은 대신의 관여에 불복하는 지방공공단체는 제3자 기관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
지방분권일괄법(1999년)의 개요
③권고 등의 조치
(신청부터 90일 이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정처리 절차를 마련
국가지방계정처리위원회
(상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원(5인)은 국회 동의 인사
②
 
①에 불복할 때는 심사
 
신청
(관여로부터 30일 이내)
④소송 제기
(③의 권고에 불복할 때 등)
①
시정 요구, 
시정 지시 등
고등재판소
【
개요
】
 국가지방계정처리위원회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에 대
해 
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받은
 심사 신청을 바탕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국가의 관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국가
의
 행정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 등을 
실시
한다.
)　　　　

4. 시정촌 합병 - 행정체제의 정비 - 

　지방분권은 자치단체가 더 많은 사무권한을 더 많은 인원과 재원을 활용하여 처리하게 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단계에서 제기된 과제가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정촌의 행정체제 정비이다.
　시정촌의 행정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 시정촌 합병이며, 세 시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어 시정촌 수가 감소했다.



　헤이세이 합병은 10여 년에 걸쳐 추진되었는데 2010년 3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일단락되었다. 합병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직원, 부서 배치, 행정비용의 감축이 진행된 것 등 평가할만한 의견이 있은 한편, 주변지역이 쇠퇴했다,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일체감이 약해졌다 등의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5. 현재 추진 중인 지방분권개혁
　
　2009년의 정권 교체 후 발족한 하토야마 내각, 칸 내각은 종전의 지방분권 개혁을 ‘지역주권 개혁’이라고 재정의하고, 법정비를 포함한 개혁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개혁에 대한 조감도적인 이미지를 아래 그림과 같이 그려 보았다. 



　지방분권일괄법으로 인해 지방자치법에 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분담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은 확실하나, 현실은 국가가 지방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많은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은 자치단체, 특히 도도부현, 지정도시와의 사이에서 이중 행정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으며, 그런 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도 발견된다. 
　그리고 국가는 광범위한 사무에 대해 상세한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획일적인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전개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국가에 의한 허가, 승인, 협의 등이 의무화되는 경우도 많고,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조금은 용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정말 필요로 하는 행정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편, 진정이나 사전조정, 보고 등의 절충비용도 팽대해져 있다. 

　주민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국가·지방을 통틀어 재정상황도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요구되는 개혁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을 지방자치법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명확히 하는 일이다. 이 일은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의 역할을 순화 및 강화시키고, 국가는 국방, 외교, 해상보안, 통화, 사법, 사법질서의 형성, 공정거래의 확보, 직할 국도, 하천(중요한 것에 한함), 대규모 재해 등 국가의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담당하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조치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갈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지역에서의 행정을 폭넓게 맡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구체적인 개혁항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의 정리 및 합리화 
　＊아울러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의 권한을 도도부현, 지정도시로 이양



○국가의 관여 등의 축소
・국가 법령에 따른 기준 설정을 줄이고, 조례에 맡기는 범위를 확대
・명확한 규정에 바탕을 둔 국가의 관여·기준의 설정 등
・허가, 승인, 동의 등 개별 관여의 폐지·축소




○도도부현의 권한을 시정촌에 이양
○국가와 자치단체 대표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법정화
○일괄 교부금을 마련하여 보조금을 정리 및 합리화

6. 일본사회의 변모와 지방분권의 미래

　앞으로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 일본사회가 어떻게 변모해 갈 것인지를 염두에 두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바이지만, 일본사회는 장래에 인구감소사회, 초고령사회가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다. 


　

또한 작년은 주민기본대장과 호적에 등록되어 실존하고 있어야 할 많은 고령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이 된 사실이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일본이 ‘무연고 사회’가 되고 있음이 부각되었으며, 그 배경으로 가족과 지역공동체가 쇠퇴한 점이 부각되었다. 또한 2차 대전 종전 후의 경제성장을 떠받쳤던 기업은 종업원에게 종신고용과 가족을 포함한 복리후생을 제공해 왔으나, 이 같은 ‘회사’의 존재도 쇠퇴하여 많은 국민이 장래에 대해 불안감을 안고 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역이나 회사가 돌봐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다. 

한편, 국가재정 상황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도쿄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한계집락(주민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쇠퇴한 상점가로 상징되듯 지방의 피폐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넓은 의미에서 공공서비스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크다.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한 안전망 강화·확충을 꾀해야 한다. 최근 논의에서는 현금급부는 국가를 통해, 현물급부는 자치단체를 통해 제공해야 하며, 이 같은 관점에서 사무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또한 장래의 지방분권에서 중요한 과제는 국가와 지방의 관계 재구축이다. 국가와 지방이 협의할 자리를 법제화하는 등 충분한 협의조정을 강화해 가는 것이 필요한데, 국가와 자치단체의 의사가 도저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된다. 특히 법률해석의 차이를 둘러싸고 의견차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적 절차를 밟아 해결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주된 방향은 사전규제에서 사후시정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권한, 재원, 조직·인원의 이양이 진전되면 자치단체의 역할이 한층 커질 것이다. 자치단체의 운영에 주민의 의향이 더욱 적절하고도 섬세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는 특히 자치단체의 단체의사 결정기관인 의회가 어떠해야 하는지가 문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대표민주제를 보완하는 주민참가방법으로서 주민투표의 제도화도 과제이다. 

　가족과 지역공동체 기능의 쇠퇴는 자치단체가 NPO나 기업, 주민단체와 협동하면서 뿔뿔이 흩어져가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밂으로써 보완해야 한다. 
　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시정촌)는 시정촌 합병을 통해 전체적으로 규모의 확대를 꾀했으나, 행정과 주민의 거리는 멀어졌다는 측면도 있다. 또한 대도시에서도 과거부터 똑같은 지적이 있어 왔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내에서의 분권을 추진하여 가령, 일정한 조직과 재산을 지닌 ‘자치구’ 제도를 만들어, 더 작은 단위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상담에 응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법에는 현재 지역자치구라는 제도가 있는데, 지역자치구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주민의 참가를 얻어 내면서 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같은 의미에서 과거부터 한국의 읍·면·동 제도에 주목을 했고 연구자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도 참고하면서 제도를 확충해 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도구(都區) 제도(1943년 창설), 지정도시 제도(1956년 창설)를 비롯한 대도시 제도는 그 후의 사회경제 정세 변화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도도부현과 지정도시에 의한 이중 행정의 배제, 대도시에 세원이 집중되는 문제, 역내 분권 추진 등의 관점도 같이 고려하여 재검토할 시기가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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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바라는가





　「지방분권  튼튼한 것이니 홀로 걸어 발전하다」

 

   　　지방에 재원을 주면 완전한 발달은 저절로 온다





　「중앙집권은  부자유한 것이니 다리를 여위게 하여 

     지팡이를 받는다」



　 　  중앙에 재원을 빼앗겨 보조함은 시정촌을 불구자로 만드는 것





　 지조(地租)를 시정촌에 옮기면 항구적인 재원을 얻어 시정촌의 부담이 가벼워지고 따라서 지방은 발전한다

　 지역이 좁은 정촌(町村)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교원의 봉급을 보조한다





　 입헌정우회

　1928년 중의원 의원선거  당시의 

　　　　입헌정우회 포스터

＊일본 최초의 남자보통선거

지방분권은 오래 전부터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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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勧告等の措置

（申出から９０日以内）

② ①に不服があるときは

審査の申出

（関与から３０日以内）

国

① 是正の要求、

是正の指示等

④ 訴訟の提起

（③の勧告に不服があるとき等）

地方自治体

国地方係争処理委員会

（常設）

【概要】

国地方係争処理委員会は、普通地方自治体に対する国の関与について、地方自治体の長等からの審査の

申出に基づき審査を行う。国の関与が違法又は不当で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国の行政庁に対して必

要な措置を講ずべき旨の勧告等を行う。

高等裁判所

※委員(5人)は、国会同意人事

● 国と地方自治体との間の係争処理手続きの創設

地方分権一括法（

1999

年）の概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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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











是正の要求、

      是正の指示等

④　訴訟の提起

　 （③の勧告に不服があるとき等）





地方自治体



国地方係争処理委員会

（常設）

　　【概要】　

　　　　国地方係争処理委員会は、普通地方自治体に対する国の関与について、地方自治体の長等からの審査の

   　 申出に基づき審査を行う。国の関与が違法又は不当で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国の行政庁に対して必

   　 要な措置を講ずべき旨の勧告等を行う。

 高等裁判所

※委員(5人)は、国会同意人事

●  国と地方自治体との間の係争処理手続きの創設

地方分権一括法（1999年）の概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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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시정촌수는 1888년에는 7만을 넘어섰으나 메이지, 쇼와, 헤이세이

시대에 3번의 대합병을 거쳐 현재에는 1,727개 시정촌으로 감소

메이지 대합병

쇼와 대합병

시 정 촌 계

1888년 － 71,314

1889년 39 15,859

1945년 10월 205 1,797 8,518 10,520

1953년 10월 286 1,966 7,616 9,868

1961년  ６월 556 1,935 981 3,472

1999년  ３월 670 1,994 568 3,232

2010년  ３월 786 757 184 1,727

　　　　　　　년　　　　월

(71,314)

(15,820)

헤이세이 대합병

1889년에 최초의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인 시제・

정촌제를 시행. 300～500호를 표준으로 삼아

전국적으로 정촌 합병을 실시

1953년에 ‘정촌합병촉진법’이 시행되어 인구

규모 8,000명을 표준으로 삼아 정촌 합병을 추진

지방분권의 추진과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자율적인 시정촌 합병을 추진

시정촌 합병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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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시정촌수는 1888년에는 7만을 넘어섰으나 메이지, 쇼와, 헤이세이 

       시대에 3번의 대합병을 거쳐 현재에는 1,727개 시정촌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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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세이 대합병

1889년에 최초의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인 시제・정촌제를 시행. 300～500호를 표준으로 삼아 전국적으로 정촌 합병을 실시

1953년에 ‘정촌합병촉진법’이 시행되어 인구

규모 8,000명을 표준으로 삼아 정촌 합병을 추진

지방분권의 추진과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자율적인 시정촌 합병을 추진

시정촌 합병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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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역할을

순화 및 강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에

의한 이중행정

국가의 법령에

따른 기준 설정

국가의 사령탑

역할을 담당

（예）

・ 국방, 외교, 해상보안, 통화, 사법

등

・ 사법질서의 형성, 공정거래의 확보

등

・ 직할 국도, 하천(중요한 것에 한함)

・ 대규모 재해

등

지역에서의 행정을

폭넓게 담당

국가의 관여 등

국가의 관여 축소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정리 및 합리화

국가의 법령에 의한 기준 설정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명확한 규준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관여 및

기준 설정 등

현재 진행 중인 지방분권 개혁의 이미지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조치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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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역할을 

순화 및 강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에 의한 이중행정

국가의 법령에 따른 기준 설정

국가의 사령탑 역할을 담당

（예）

 ・ 국방, 외교, 해상보안, 통화, 사법 등

 ・ 사법질서의 형성, 공정거래의 확보 등

 ・ 직할 국도, 하천(중요한 것에 한함)

 ・ 대규모 재해 등

지역에서의 행정을 

폭넓게 담당



국가의 관여 등



국가의 관여 축소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정리 및 합리화

국가의 법령에 의한 기준 설정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명확한 규준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관여 및 기준 설정 등



현재 진행 중인 지방분권 개혁의 이미지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조치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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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本省) 내부 부국

4.0만명

시설 등 기관

3.7만명

특별기관

（자위대 비자위관、

검찰청, 재외공관 등）

3.5만명

기타

４．９만 명

국가 행정기관의 정원의 주요 내역

（

2010

년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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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本省) 내부 부국

4.0만명

시설 등 기관

3.7만명

특별기관

（자위대 비자위관、

검찰청, 재외공관 등）

3.5만명

기타

４．９만 명



국가 행정기관의 정원의 주요 내역（2010년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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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재원

권한·재원

의무화 및 틀

설정의 재검토

권한·재원의 이

양

, 

역할분담의

재검토

국

가

＜

현 실정

＞ ＜개혁 후의 이미지＞

◆ 국가가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할 것을 의무화

◆ 국가가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할 경우의 구체적인 방법과 판단기준을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조례제정권)을 확충

◆ 법제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강화, 정책과 제도 문제를 포함하여 자유도를 확대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으로 행정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

국가에 의한 기준

개정 목적

判断・조례制定権

권한・재원

의 확대

국가 법령에 의한 의무화 및 틀 설정

의무화 및 틀 설정 때문에

‘조례제정권’의 영역도 좁다

지방자치단체

국

가

지방자치단체

의무화 및 틀 설정의

재검토를 통해 ‘조례제정권’의

영역이 확대

국가 법령에 의한 의무화 및 틀 설정

국가에 의한 기준에서 조례에 의한 규정(rule)으로


oleObject7.bin














권한·재원

권한·재원

의무화 및 틀 설정의 재검토

권한·재원의 이양, 역할분담의 재검토

국가



　＜현 실정＞





＜개혁 후의 이미지＞





     ◆ 국가가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할 것을 의무화

     ◆ 국가가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할 경우의 구체적인 방법과 판단기준을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조례제정권)을 확충　

     ◆ 법제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강화, 정책과 제도 문제를 포함하여 자유도를 확대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으로 행정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

   국가에 의한 기준

  개정 목적



判断・조례制定権

권한・재원의 확대











국가 법령에 의한 의무화 및 틀 설정



의무화 및 틀 설정 때문에

‘조례제정권’의 영역도 좁다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무화 및 틀 설정의 

재검토를 통해 ‘조례제정권’의 

영역이 확대

국가 법령에 의한 의무화 및 틀 설정

국가에 의한 기준에서 조례에 의한 규정(rule)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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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배치기준＞

・ 보육사 ０세 아동→ 3명당 １명

１・２세 아동→ 6명당 １명

3세 아동→ 20명당 １명

4세 이상 아동→ 30명당 １명

＜보육소에 대한 최저 기준의 예＞

＜설비 기준＞

・보육실・놀이실의 면적：1.98㎡이상／명

・유아실의 면적：1.65㎡이상／명

・기어 다닐 수 있는 보육실 ・옥외놀이터 면적：3.3㎡이상／명

조례에

위임

＜공영주택 입주자격 예＞

・실제 동거하거나 동거하고자 하는 친족이

있을 것(60세 이상, 장애자 등은 독신도

가능）

・월수입 15.8만엔 이하일 것

・실제로 주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명백한 자일 것

※ 조례위임기준

＜지방 유료도로 요금 예＞

・ 지방의 유료도로 요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국토교통성 대신의 허가도 필요

조례에

위임

허가

가

필요

없어짐

시가지 중심부에서는…

이용자의 희망이 많지만 토

지취득과 면적기준을

만족하는 보육소의 설치가

어려움

과소지역에서는･･･

기준 수를 만족하는

보육사의 확보가 어려움

토지 등에 여유가 없는

중심시가지에 보육소

설치가 가능해짐

지역 실정에 맞는

보육사의 배치가

가능해짐

지역 실정에 맞게

정말 입주가 필요한

자를 입주시키는 것이

가능해짐

지역 실정에 입각한

주체적인 요금설정이

가능해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라도 일률적으로 60세

미만으로 혼자만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

일률적 기준으로만 요금을

결정할 수 있고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요금을 결정하기

어려움

국가 기준의 재검토에 관한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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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배치기준＞

・　보육사　　０세 아동→　3명당 １명

　　　　　１・２세 아동→　6명당 １명

　　　　　　 　3세 아동→ 20명당 １명

　　　　　4세 이상 아동→ 30명당 １명

＜보육소에 대한 최저 기준의 예＞

＜설비 기준＞

・보육실・놀이실의 면적：1.98㎡이상／명

・유아실의 면적：1.65㎡이상／명

・기어 다닐 수 있는 보육실 ・옥외놀이터 면적：3.3㎡이상／명











 조례에 위임



＜공영주택 입주자격 예＞

・실제 동거하거나 동거하고자 하는 친족이 있을 것(60세 이상, 장애자 등은 독신도 가능）

・월수입 15.8만엔 이하일 것

・실제로 주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명백한 자일 것

　　　　　　　　　　　　※　조례위임기준





　

＜지방 유료도로 요금 예＞

・　지방의 유료도로 요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국토교통성 대신의 허가도 필요





 조례에 위임

 허가가 필요 없어짐

시가지 중심부에서는…

이용자의 희망이 많지만 토지취득과 면적기준을 만족하는 보육소의 설치가 어려움



과소지역에서는･･･

기준 수를 만족하는 보육사의 확보가 어려움

토지 등에 여유가 없는 

중심시가지에 보육소 설치가 가능해짐

지역 실정에 맞는

보육사의 배치가 가능해짐

지역 실정에 맞게 

정말 입주가 필요한 자를 입주시키는 것이 가능해짐

지역 실정에 입각한 주체적인 요금설정이 가능해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라도 일률적으로  60세 미만으로 혼자만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

일률적 기준으로만 요금을 결정할 수 있고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요금을 결정하기 어려움

국가 기준의 재검토에 관한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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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래인구

총인구

２００５년 ２０５５년

１２７，７６８명 ８９，９３０명

연령별 인구비율

（출생・사망 중위추계）

생산연령인구

（

15

～

64

세）

노년인구

（

65

세 이상）

연소인구

（

0

～

14

세）

６６．１％

２０．２％

１３．８％

５１．１％

４０．５％

８．４％

자료 ： 국립사회보장・인구 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 추계 인구

(2006

년

12

월 추계

)

｣

（단위：천명）

(

출생・사망 중위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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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래인구

총인구

２００５년

２０５５년

１２７，７６８명

８９，９３０명

　　연령별 인구비율

    　　 （출생・사망 중위추계）

생산연령인구

（15～64세）

노년인구

（65세 이상）

연소인구

（0～14세）

６６．１％

２０．２％

１３．８％

５１．１％

４０．５％

８．４％

자료 ：  국립사회보장・인구 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 추계 인구(2006년12월 추계)｣

（단위：천명）

(출생・사망 중위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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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

시정촌

・ 생활보호

・ 특별양호노인시설

・ 간호보험사업

・ 국민건강보험사업

・ 일반폐기물의 수집/처리

・ 도시계획 결정(상하수도 등 이외)

・ 시정촌도(道), 교량 건설 및 관리

・ 아동상담소의 설치

・ 시가지 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

・ 시내의 지정구간외의 국도와 현도(県道)의 관리

・ 현비 부담 교직원의 임면, 급여 결정 등

・ 특별양호노인시설의 설치 인가 및 감독

・ 신체장애자 수첩 교부

・ 보건소 설치 시(市)가 하는 사무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음식점 영업 등의 인가, 온천 이용 허가

・ 옥외광고물의 조례에 따른 설치 제한

・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허가 등

・ 시가화 구역 또는 시가화 조정구역 내의 개발행위의 허가

・ 시가지 개발사업 구역 내에서의 건축 허가

・ 소음을 규제하는 지역의 지정, 규제기준의 설정 등

・ 지정구간의 １급하천, ２급하천의 관리

・ 초중학교에 관한 학급편성, 교직원 정원의 결정

・ 사립학교, 시정촌립학교의 설치허가

・ 고등학교의 설치 및 관리

・ 경찰(범죄수사, 운전면허 등)

・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 시가화 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의 구역 구분(구획)

등

・ 상하수도의 정비 및 관리운영

・ 도시계획(상하수도 등 관계)

・ 소방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사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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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부현



　시정촌

・ 생활보호

・ 특별양호노인시설

・ 간호보험사업

・ 국민건강보험사업

・ 일반폐기물의 수집/처리

・ 도시계획 결정(상하수도 등 이외)

・ 시정촌도(道), 교량 건설 및 관리

・ 아동상담소의 설치

・ 시가지 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

・ 시내의 지정구간외의 국도와 현도(県道)의 관리

・ 현비 부담 교직원의 임면, 급여 결정　등

・ 특별양호노인시설의 설치 인가 및 감독

・ 신체장애자 수첩 교부

・ 보건소 설치 시(市)가 하는 사무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음식점 영업 등의 인가, 온천 이용 허가

・ 옥외광고물의 조례에 따른 설치 제한

・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허가　등

・ 시가화 구역 또는 시가화 조정구역 내의 개발행위의 허가

・ 시가지 개발사업 구역 내에서의 건축 허가

・ 소음을 규제하는 지역의 지정, 규제기준의 설정　등

・ 지정구간의 １급하천, ２급하천의 관리

・ 초중학교에 관한 학급편성, 교직원 정원의 결정

・ 사립학교, 시정촌립학교의 설치허가

・ 고등학교의 설치 및 관리

・ 경찰(범죄수사, 운전면허 등)

・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 시가화 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의 구역 구분(구획)

　　　　　　　　　　　　　　　　　　　　　　　등

・ 상하수도의 정비 및 관리운영

・ 도시계획(상하수도 등 관계)

・ 소방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사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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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都)

특별구

・ 생활보호(시 및 복지사무소가 설치된 정촌이 처리)

・ 특별양호노인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간호보험사업

・ 국민건강보험사업

・ 일반폐기물의 수집/처리

・ 도시계획 결정(상하수도 등 이외)

・ 시정촌도, 교량의 건설 및 관리

・ 보육소의 설치

・ 아동상담소의 설치

・ 시가지 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

・ 시내의 지정구간외의 국도와 현도(県道)의 관리

・ 현비 부담 교직원의 임면, 급여 결정 등

・ 특별양호노인시설의 설치 인가 및 감독

・ 신체장애자수첩의 교부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음식점영업 등의 인가, 온천 이용 허가

・ 옥외광고물의 조례에 의한 설치제한

・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허가 등

・ 시가화구역 또는 시가화 조정구역 내의 개발행위의 허가

・ 시가지 개발사업 구역 내에서의 건축 허가 등

・ 지정구간의 １급하천, ２급하천의 관리

・ 초중학교 관련 학급편성, 교직원 정원의 결정

・ 사립학교, 시정촌립학교의 설치허가

・ 고등학교의 설치 및 관리

・ 경찰(범죄수사, 운전면허 등)

・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 시가화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의 구역구분(구획)

등

・ 상하수도의 정비 및 관리운영

・ 도시계획(상하수도 등 관계)

・ 소방

도(都)와 특별구의 사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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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都)



  특별구

・ 생활보호(시 및 복지사무소가 설치된 정촌이 처리)

・ 특별양호노인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간호보험사업

・ 국민건강보험사업

・ 일반폐기물의 수집/처리

・ 도시계획 결정(상하수도 등 이외)

・ 시정촌도, 교량의 건설 및 관리

・ 보육소의 설치

・ 아동상담소의 설치

・ 시가지 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

・ 시내의 지정구간외의 국도와 현도(県道)의 관리

・ 현비 부담 교직원의 임면, 급여 결정 등

・ 특별양호노인시설의 설치 인가 및 감독

・ 신체장애자수첩의 교부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음식점영업 등의 인가, 온천 이용 허가

・ 옥외광고물의 조례에 의한 설치제한

・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허가 등

・ 시가화구역 또는 시가화 조정구역 내의 개발행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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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바라는가

「지방분권 튼튼한 것이니 홀로 걸어 발전하다」

지방에 재원을 주면 완전한 발달은 저절로 온다

「중앙집권은 부자유한 것이니 다리를 여위게 하여

지팡이를 받는다」

중앙에 재원을 빼앗겨 보조함은 시정촌을 불구자로 만드는 것

지조(地租)를 시정촌에 옮기면 항구적인 재원을 얻어 시정촌의

부담이 가벼워지고 따라서 지방은 발전한다

지역이 좁은 정촌(町村)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교원의 봉급을

보조한다

입헌정우회

1928년 중의원 의원선거 당시의

입헌정우회 포스터

＊일본 최초의 남자보통선거

지방분권은 오래 전부터의 과제


